	1.7.4 중국과 한국 양국정부간의 
이중과세회피협정 제2의정서 관련 
조항 해석에 대한 국가세무총국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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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독배정시 국가세무국, 지방세무국: 

  중국과 한국 양국정부간의 이중과세회피협정(이하 중한협정) 제2의정서는 2006년 7월 4일부터 효력을 발행하고 있다. 그에 대한 이해와 각지의 집행에 편의토록하기 위하여, 당해 의정서 제1조의 규정에 대해 아래와 같이 해석한다. 

  당해 조항은 납세자가 조세협정의 대우를 부적당하게 적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비주민(1인 또는 그 이상, 개인 또는 단체를 막론)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통제하고 있는 일방 조약국 주민의 회사, 신탁 또는 기타 실체(이하 회사라 함)를 본국의 주민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상황과 비교할 때 그 소득액이 실질적으로 줄어드는 경우, 당해 회사가 조약국 상대방으로부터 취득한 소득은 중한협정의 대우를 받을 수 없다. 다만, 적극적인 경영활동에 종사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를테면, 한국 세무당국이 법률의 규정에 따라 주주 전원이 모두 기타 국가의 주민(한국의 비주민)으로 구성된 한국의 한 회사에 대하여 임의의 우대조치를 고려, 실시한 후 당해 회사로부터 징수한 소득세가 당해 회사가 전부 본국 주민이 소유하는 경우보다 50% 줄어들었을 경우에는 비록 그가 한국의 주민이라 하여도 당해 회사가 중국으로부터 취득한 소득에 대해서는 중한협정의 대우를 부여할 수 없다. 다만, 당해 회사가 한국의 과세소득액 중 최소 90%를 투자사업이 아닌 적극적인 무역이나 경영행위로 취득하였을 경우 당해 회사는 중한협정의 대우를 받을 수 있다. 

  중한협정 제2의정서의 이 규정은 양국의 세무당국이 국제 조세협정 남용방지 경험을 참조한 시범이다. 당해 조항의 작용을 절실하게 발휘시키기 위하여 집행 과정에서 한국 주민회사가 중한협정의 대우(특히는 주식배당금, 이자, 특허권사용료 등 조항의 우대)를 받고자 신청 시에는 주민신분증명을 심사 대조하는 외에 기타의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데에도 유념하기 바란다. 
	
	国家税务总局关于
中韩税收协定第二议定书
有关条款解释的通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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各省、自治区、直辖市和计划单列市国家税务局、地方税务局：

我国与韩国税收协定（以下简称“中韩协定”）第二议定书已于2006年7月4日起生效执行。为便于理解和有利于各地执行，现对该议定书第一条的规定解释如下：

该条旨在防止纳税人不适当地享受税收协定的待遇。具体是指，作为缔约国一方居民的公司、信托或其他实体（以下简称“公司”），如果由非居民（不论一人或多人、个人或团体）直接或间接拥有或控制，并且与其由本国居民所拥有或控制的情形相比，实质性地减少了所得税额，则该公司从缔约国另一方取得所得时，不能适用中韩协定。但是，从事积极经营活动的除外。例如，某韩国公司的股东全部为其他国家居民（韩国的非居民），如果韩国税务机关在考虑和实施了法律规定的任何优惠措施之后，向该公司征收的所得税比该公司全部由本国居民拥有的情况下减少了50%，那么当该公司有来自中国的所得时，尽管其为韩国居民，也不能享受中韩协定待遇。但是，如果该公司在韩国的应纳税所得额中有至少90% 是来源于积极的贸易或经营行为而不是投资业务，则该公司有权适用中韩协定。

中韩协定第二议定书此条规定，是双方税务当局采用国际上防止税收协定滥用的经验所做的尝试。为使该条规定切实发挥其作用，执行中凡遇韩国居民公司申请享受中韩协定待遇（特别是股息、利息和特许权使用费等条款的优惠）时，请在查验居民身份证明之外，注意了解其他相关信息。


